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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을 포위한 『두 유령』과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평가

딥 스테이트 음모론과 단일행정부론으로 무장한 인민주의

박동열(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원회원)1

1. 왕이 아니라는 대통령

대통령은 왕을 꿈꾸는가? 2025년 10월 18일, 그렇다고 생각한 미국

인들이 ‘왕은 없다’(No Kings)라고 외쳤다. 6월 14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 

노킹스 시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며 

자신은 절대 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그저 “우리나라를 위대하

게 만들려고 용을 쓸 뿐”(I work my ass off)이라며 말이다. 그는 시위대

가 미국인을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자들이며, 조지 소로스 등 

‘극좌파’에게 사주 받은 무리라고 주장했다.2 

1	 『동향과 전망』 126호(2026년 2월호)에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 심층’과 권력 분

립을 향한 공격: ‘단일 행정부’ 프로젝트가 심화한 1년」을 갱신한 글이다. 가독성을 고려

하여 글을 다듬었으니, 자세한 언론 보도, 보고서 출처가 필요하다면 『동향과 전망』 논문

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추가된 2025년 11월 이후 동향은 <Politico>, <The Hill>, 

<Government Executive> 기사를 참조했다.)

2	 Greg Wehner, “Trump reacts to ‘No Kings’ protests by saying ‘I’m not a king, I work 

my ass off’ President dismisses demonstrations as ‘very small, very ineffective’ with 

protesters who are ‘wacked out’,” Fox News. October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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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부터 ‘내가 미국인의 진정한 대표’라고 일관

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주의자인 트럼프가 생각하는 ‘진짜 미국인’

은 미국 국민 전체가 아니다.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 그래서 자신이 대

표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만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진짜 미국인이다.

트럼프 같은 인민주의 정치가들은 자신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을 하

든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진짜 미국인

들에게 ‘이미’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 결과가 자신의 정당성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임기 중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는 데 분노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나 절차, 자

신에게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진짜 국민의 뜻과 무관한 ‘딥 스

테이트’(deep state) 음모로 치부했다.

또한 권력을 쥔 인민주의자는 의회 입법이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관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민세관단속

국(ICE) 요원들 같은 행정 수단을 선호한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

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인 자신만이 전

체 국민의 뜻을 왜곡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단히 말해, 트럼프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제도와 원리를 재해석한

다. 그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대표하며, 자신의 행위를 설

명하고 소명해야 할 책임을 선거 결과에 기대어 거부하며, 행정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통치를 추구한다. 다만 트럼프가 내놓은 해석이 미국식 

대통령제 민주정이 20세기에 걸어온 길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대통령직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왔기 때문이

다. 트럼프는 이미 일어난 변화를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해석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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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표현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자유

주의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 2세가 1973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비판

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에서 유래한 

표현이다.3 슐레진저는 한국전쟁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한 일이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는 계기였다고 지적하며, 베트남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

다. 일반적으로는 슐레진저가 열렬한 케네디 지지자여서 공화당 대통령

인 닉슨에 편향되게 책을 썼다고 평가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의회나 행

정부 관료들과 갈등할 때 보여준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모습들은 이후

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이에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이제까지 쓰이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보다 좀 더 학술적인 표현은 ‘현대 대통령’(modern 

presidency)이다. 보통은 2차 세계전쟁 이후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언제부터 현

대 대통령이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 대통령이 지닌 특징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현대 대통령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

무르지 않으려 한다. 현대 대통령은 최고 집행관(chief executive, 행정수

반)으로 남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국민을 동원하려 한

다. 둘째, 현대 대통령은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의 인기를 활용해 통치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미국 헌정 질서가 이런 현대 대통령

과 자주 충돌한다는 점이다. 충돌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

3	 ‘president’는 대통령 개인과 그 직위를 아울러 표현하는 말이고, ‘presidency’는 대통령이 

지닌 제도적인 지위인 대통령직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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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인민주의적 조치를 관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현대 대통령은 미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법인 자본주의가 발전

하면서 함께 발달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인 자본주의가 성립하며 대통

령을 포함하는 미국 헌정이 변화한 결과 현대 대통령이 등장했다. (미국

은 성문헌법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수정 조항을 덧붙이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헌정을 변화시켰다고 알려졌지만, 다양한 정치적 타협을 거쳐 삼부의 관계를 조율

하는 제도나 비공식적 규범을 변화시키며 사회변동에 적응해 왔다.) 지면상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대 대통령은 대체로 세 가지 기능

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민족경제를 통합하는 전국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전국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한 공직자’인 대통령

의 위상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유권자 집단과 직접 관계 맺

고 정책 의제를 입법에 관철하는 정규적인 경로를 형성했다.

둘째, 대통령은 법인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법인 자유주의를 추

진하는 강력한 개혁가였고, 법인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후에도 국민에 

호소하며 개혁을 추구하는 역할을 유지했다. 19세기에는 공화당이 미

국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지배집단이었다면, 20세기 초 진보주의 세력

이 의회와 정당 정치를 불신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기에 대통

령이 상당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셋째, 미국은 법인 자본주의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었다. 국가에 축적된 막대한 행정 역량을 통제하는 관리자 역

할이 여러 정치적 갈등을 거쳐 결국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과 독립 이사회 영역이 매우 거대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 영역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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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가 되면서 현대 대통령은 완전

히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지

위도 공고하게 만들었다.

현대 대통령의 결함은 미국 헤게모니가 동요하는 1970년대에 드러

나기 시작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 전쟁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

화하며 대통령 권력이 문제시되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적 권한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개혁을 수행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약화하려는 의회 개혁에 반작용하여 강한 행정권을 옹호하는 

법학 조류가 부상했다. 이 조류는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라는 

이름 아래 집결했다.

단일 행정부 이론은 삼권 분립 원칙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대통

령이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 규범, 

법률이 대통령 권한에 앞설 수 없다는 주장은 많은 대통령을 유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 이론을 회계사가 알려준 ‘절세 요령’

처럼 받아들였다. 즉, 자세히는 몰라도 기꺼이 수용했다.

단일 행정부주의자 트럼프와 이른바 ‘딥 스테이트’의 대결은 현대 

대통령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 글은 둘의 대결을 주제

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낸 첫 1년을 분석한다. 2025년, 미국 국가와 

정치는 미국 헌정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스코로넥, 디어본, 킹이 『두 유령』에서 제시한 관점을 차용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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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령』은 단일 행정부와 ‘국가 심층’의 대결을 주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분석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결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 민주정의 

역사 속에서 이뤄진 제도 전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두 유령』에서 출발하여 지난 1년 간 이 대결이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더 노골적으로 권력 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모습

을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아

니다’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본론 첫 부분(2장)에서는 『두 유령』의 논지를 소개한다. 미국 대통

령제 민주정의 역사를 ‘정치적 동원’과 ‘정부 관리’라는 대통령의 두 과

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면, 미국 국가는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복잡

한 정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대통령이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그림] 『두 유령』

스티븐 스코로넥, 존 디어본, 데스먼드 킹. 『두 유령: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에 포위된 공화국』, 

박동열 옮김, 이매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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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했다. 저자들은 이런 정부 조직 원리에 ‘공화주의 원칙’이라는 이

름을 붙인다. 이 원칙에 따라 형성된 복잡한 국가 구조가 ‘심층’(depth)이

다. 딥 스테이트란 심층을 형성하여 깊어진 국가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

정부의 출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심층을 형성한 미국 국가를 민주

적으로 통치하는 문제에 닿아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가 보낸 1년에 주목한다(3장). 분석 기간은 짧

지만, 이 시기에 1기에서 중단되었던 여러 계획이 재개되고 심화되었다. 

첫째, 2기 행정부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정부효율부(DOGE)를 급조하

여 초법적인 정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정부효율부를 활

용하여 공무원을 대폭 감원하고 예산을 불법으로 동결했다. 둘째, 독립

된 지위를 보장받던 국가기구를 더 강하게 공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향한 개입이다. 셋째, 이 과정에서 의회는 입법

권을 수호하지 않았다. 정당은 행정부를 장악할 때 얻을 당파적 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2기 행정부는 법원이 사법권을 과

잉되게 행사하여 행정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제 법원

에 소송을 걸어 전국적 금지명령을 무효화하는 데 이르렀다. 이미 분열

된 사법부는 견제 기능을 더 잃었다.

결론에서는 본론을 간단히 요약한 후, 재개된 단일 행정부와 딥 스

테이트의 대결 구도가 비상계엄 이후 한국 대통령제 민주정에 시사하

는 바를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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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유령』의 관점

1) 상충하는 두 관점: 단일 행정부와 공화주의

현대 국가는 폭넓은 행정 영역을 발달시켜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 행정 영역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구여야겠지만, 실제로는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대통령이나 의회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행정 수단 역할을 할 때도 많다.

『두 유령』은 행정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단

일 행정부 관점과 공화주의 관점이다. 단일 행정부 관점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행정부 전체를 대통령이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주의 관점은 삼권 분립 원칙을 보완할 수 있는 협치를 강조한

다. 미국 정부는 두 원리가 경합하며 형성되고 변화했다.

단일 행정부 관점과 공화주의 관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단일 

행정부 관점은 행정 영역에 위계가 중요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고 전제한다. 또한 행정권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대통

령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정당성의 원천은 국민투표에 있다. 단

일 행정부 통치 원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 해석이 헌법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심층

은 이런 원칙을 거부하는 골칫거리다. 하지만 단일 행정부 관점은 대통

령이 자의적인 명령을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할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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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행정부 공화주의

행정영역의 설계 위계 중심 상호 독립, 보호

행정권 개인적 권력 협력적 권력

권한 직접 행사 매개를 통해 행사

헌법에 보이는 태도 형식주의적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원천 국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자문을 통한 정당성

심층을 바라보는 관점 방해물 자산

주된 골칫거리 자의적 명령 강요 관료들의 전복 행위

반대로 공화주의 관점은 행정 영역을 이루는 각 요소가 독립성을 

지키면서 교류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행정권을 행사할 때는 협력

이 필요하며, 권한을 행사할 때는 다양한 기관이 매개해야 한다. 정당

성은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무결성과 전문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원

칙에 따르면 헌법이란 좋은 통치를 위한 수단이며, 국가 심층은 정부에 

축적된 자산이다. 그러나 삼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 의견 조율을 목

적으로 만든 국가 심층은 그 자체로 민주적 통치자를 무시하는 일종의 

전복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이익집단이 관료를 포획하거나 관료 자신

이 이익집단이 되는 문제는 이 원리의 취약점이다.

두 관점은 미국 통치의 역사 내내 경합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안정

된 미국 헌정에 던져진 불운이 아니다. 트럼프주의는 미국 국가와 헌정

이 발전하며 자라난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준다(『두 유령』, 4장).

2) 제도 배치의 변동: 미국 헌정의 적응성과 국가 심층의 형성

미국인들은 행정 영역이 단일 행정부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협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 논쟁했다. 이런 논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정부의 모

[표] 경쟁하는 두 행정 체계 (『두 유령』,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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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계속 변화했다. 미국 헌정은 안정적이라고 알려졌지만, 헌법 제정

자들이 의도한 통치 원리를 유지하려면 헌법 텍스트 바깥에 놓인 제도

들의 관계를 지속시켜야 했다.

대통령이 바로 미국 헌정이 유연하게 변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미

국 헌법 2조는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정파 갈등에서 초연해야 하고, 동시에 대중에게서

도 한 발짝 떨어져야 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하지만 미국 정치에서 그

런 대통령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늘 정당 간 갈등을 

불러왔고, 정당은 대통령 선거를 구심점으로 통합성을 유지했다. 미국 

국민은 언제나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관심을 쏟았다. 대통령은 정치에

서 분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동원하고 국가를 관리하는 두 가

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지지

자 동원과 정부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치 모델

이 고안되었다. 19세기에는 대중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놓였다. 3대 대

통령 제퍼슨과 그 지지자들은 의원 총회(‘코커스’)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

명하고 지역 유권자를 동원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이후 전당대회가 

관례화되면서 정당의 지위는 더 강화되었다. 남북전쟁을 거친 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국적인 지역 정당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정당 영수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지배했다. 대통령은 정당의 

충성 지지자들에게 관직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제도는 엽관제

(spoil system)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종속시켰다

(『두 유령』, 84-89쪽).

20세기 초에는 정치 개혁이 일어나 새로운 통치 모델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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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 때문에 정치가 부패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자는 운동이 커졌다. 이 시기에는 연방 정치에서 대통령의 위상

이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방적인 권력 행사 수단이나 권위

를 얻지는 못했다. 오히려 확장된 행정 영역을 조율하는 관리자 역할이 

중요했다. 국정에서 정치적 중립, 행정 역량, 전문성을 바탕에 둔 부처 

간 조율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힘

들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립 행정 기구를 모두 행정부 산

하 부서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새로운 통치 모형 하에서 성공하

지 못했다(『두 유령』, 89-93쪽).

20세기 초 모델은 국가 행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진 뉴딜과 2차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행정 영역이 더욱 

확장하면서 방향 전환이 시작됐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한 ‘사회 혁명’ 노

선, 즉 ‘빈곤과의 전쟁’이나 시민권 확대 시도가 행정 영역을 더욱 거대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두 유령』, 93-94쪽)

전국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 정치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가능했던 세밀한 타협이나 조율이 점차 힘들어졌다. 이렇게 당파 갈등

이 심해지면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이 편리

한 방편으로 부각됐다(『두 유령』, 94쪽).

정치가 전국화되면서 당내 경선 절차와 선거운동 방식도 변화했다. 

전국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혁가들은 선명한 정책과 강령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비선거

(경선) 방식을 변화시켰다. 1970년대 초에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에 두는 

지지조직이 예비선거에서 활약했고, 정당의 매개 기능은 약화됐다. 개

인 지지조직이 큰 활약을 보여주며 대통령이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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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해졌다. 닉슨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첫 대통령이었다

(『두 유령』, 94-6쪽).

따라서 닉슨 시기에 단일 행정부 이론이 등장한 일은 우연이 아니

다. 단일 행정부 이론은 독립된 행정 영역이 몸집을 키우면서, 행정 영

역을 장악하는 일이 통치에 있어 큰 이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단절된 행정 영역에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일 행정부를 옹호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행정 영역

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3) 미국 국가 심층에 대한 단일 행정부의 공격

단일 행정부 이론은 헌법에 있는 ‘권한 부여 조항’(vesting clause)을 

강조한다. 권한 부여 조항은 미국 헌법 1조, 2조, 3조의 첫 문장을 의미

하는데,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의회, 대통령, 법원에 부여한다

는 내용이다. 헌법 2조 1항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라

고 규정하는데, 단일 행정부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행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그런 행정부가 ‘단일

한’(unitary) 행정부라고 본다.4 단일 행정부 이론은 정당과 상관없이 모

든 대통령에게 매력적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며 단일 행정부 이론에 혁신을 일으

켰다. 그는 국가 심층을 형성하는 제도 배치를 딥 스테이트로 비난하면

4	 부연해보면, 1조 1항은 ‘여기 기재된 모든 입법권’(All legislative Powers herein)을 의회에 

부여하는 반면, 2조 1항은 ‘행정권’(The executive Power)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단일 행

정부 이론가들은 이렇게 표현이 다른 이유가 ‘행정권’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한도 포함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화국을 포위한 『두 유령』과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평가
  49

서 이론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딥 스테이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며, 따라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적’이라는 논리를 집약하는 용어였다.

『두 유령』은 이 명칭에도 부분적인 진실이 있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초 통치 문제를 해결하려 고안된 여러 제도가 국가를 ‘깊게’ 만들었다는 

진실이다. 그러나 ‘딥 스테이트’라는 명칭은 일군의 관료가 트럼프 대통

령에게 저항한다는 음모론을 포함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딥 스테이트 

대신 ‘심층’ 개념을 제안한다.

심층은 독립성, 절차, 기관의 규율, 관료들의 유대, 행정부와 의회의 

연결, 의회의 감독 권한 등,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는 

다양한 장치가 국가를 깊게 만든다는 점을 포착한다. 미국 국가가 정상

적으로 운영되려면 책임을 여러 부서에 분산시켜야 하고, 부처 간 횡적 

교류망도 형성해야 한다. 현대 민주정 국가는 다수의 지배를 보장하는 

공정한 투표 체계를 구비하는 동시에 폭정을 제한하는 다층적인 구조

를 만드는 제도복합체다. 20세기 미국 국가는 행정 영역을 더 깊게 만

들었다. 트럼프는 현대 국가를 이루는 심층을 겨냥했다(『두 유령』, 1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구체화된 두 ‘유령’의 대결은 다음의 논리를 

따른다. 첫째, 딥 스테이트 유령은 삼부 간 협치를 가능케 하는 심층인 

동시에 스스로 기득권이기도 하다. 이 유령은 행정 영역의 독립성, 무결

성, 책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 심층이 매우 두터워지며 이들이 실

제로 공화주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지, 국민에 잘 봉사하는지 여부는 불

투명해졌다. 둘째, 단일 행정부 유령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지만 트럼프주의 정치와 연결되며 ‘진짜 국민’만 대표하

겠다는 인민주의 지도자가 내거는 구호가 되었다. 트럼프는 두 유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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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시킴으로써 적과 아군 사이 전선을 분명히 그렸다.

『두 유령』의 2부는 참모, 규범, 지식, 임명, 감독이라는 다섯 범주로 

나눠 국가 심층을 분석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딪친 저항은 이런 

심층에서 나왔다. 심층의 의의를 부정한 1기 행정부는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대결은 대체로 단일 

행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딥 스테이트의 저항은 빠르게 진압되곤 했다.

첫째, 참모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심층이다. 이들은 개인 측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직원으로, 1939년 행정부재조직법을 통해 

설립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참모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집

무실(Oval Office)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흐름을 관리하며, 정보

를 수합하고 정돈해서 대통령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들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서이며, 대체로 여당 소속이라 여당 내 계파를 보여준다(『두 

유령』, 5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를 막은 참모들은 공화당 기성세력에 속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자유무역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지만 서류를 전달하지 않거

나 숨기는 등 고의적인 방해 행위까지 감행하며 대통령을 막아섰다. 반

면 피터 나바로 같은 충성파는 대통령의 직관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의 

의향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두 유령』, 5장). 

둘째, 행정부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말고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법 집행, 수사 기관은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만, 동시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법무

장관은 대통령 측근이 많았다.) 규범의 심층은 정부 기관의 신뢰성을 지키

는 중요한 장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까지 두 의무는 모호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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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었다(『두 유령』, 6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모호성이 점차 문제가 됐다. 러시아

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과 뮬러 특검은 강한 

압력에 부딪쳤다. 트럼프는 자신이 ‘마녀사냥’의 희생자라 주장했고, 법

무장관은 특검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

령은 수사과정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두 유령』, 6장).

셋째, 지식은 강력한 권위의 원천이었다. 20세기 이후 정부와 과학

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이 되었다. 최선의 지식을 활용해 정

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대는 공무원 임용기준, 기술 인력 보호 제도

에 반영됐다. 일례로 1946년 행정절차법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야만 규

제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식은 정치적 압력을 막는 심층이다

(『두 유령』, 7장).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식보다 권위를 중시했다. 대통령이 

기상 예보를 착각해 잘못된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올린 사건이 일어났

을 때, 백악관은 착각을 정정한 기상청 직원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

했다며 이 직원들을 징계하려 했다. 또한 민감한 보건 데이터를 이용하

는 규제를 철폐하려고 시도하며 모든 연구 데이터를 투명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에 반대하는 농무부 산하 기관들은 내륙 깊이 이

전시켜서 정책 네트워크를 붕괴시켰다. 살충제를 폐에 주입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자는 트럼프의 제안은 지식 기반 권위를 무시하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였다(『두 유령』, 7장).

넷째, 대통령은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

은 법에 따라 신분 보호를 받고, 중요한 직위에는 상원 동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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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과정에서 직위에 걸맞은 자질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들은 행정 인사 통제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자격을 완전히 무

시할 수는 없었다. 대통령 지시에 잘 응답하면서도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야 성공한 인사였다(『두 유령』, 8장).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료의 응답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뒀

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행정부 부서와 산하 기관에 완전한 임면권을 행

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례적으로 명성 높은 전문가를 임명

하던 국가안보비서관 자리는 여러 차례 교체되어 결국 전문성을 의심

받는 인사가 차지했다. 국가정보장, 국토안보부 및 소비자금융보호국 기

관장직은 상원 인준 절차를 피하려 직무 대행을 활용했다. 행정 기관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는 행정법 판사의 임면권도 쟁점이었다. 다만 연

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통령의 압력이 닿지 못하는 최후의 변경으로 

남았다(『두 유령』, 8장).

다섯째, 미국에서 의회는 행정부를 감독할 광범위한 제도를 발전시

켰다. 의회는 이른바 ‘화재 경보’ 방식을 채택했다. 일상적인 감시보다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에 문제 상황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내

부 고발자 보호제도와 감찰관 제도가 신설된 후 계속 보완되었다(『두 유

령』, 9장).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해 자신의 정

적인 바이든을 공격하려 했을 때, 내부 고발이 비공식 경로로 의회에 

전달됐다. 탄핵 조사 과정에서는 행정부 하위 공무원들이 의회 증언에 

대거 출석했다. 트럼프는 탄핵 조사를 ‘쿠데타’라고 부르며 공무원에게 

의회에 협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세력이 볼 때 의회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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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은 딥 스테이트 소속 요원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

악했기에 탄핵은 불가능했다. 대통령은 탄핵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

차 문제를 공격하고 증인에 대한 보복을 실행했다(『두 유령』, 9장).

이처럼 트럼프가 단일 행정부 이론에 일으킨 혁신은 입법권과 사

법권의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했다. 딥 스테이트는 매우 모

호한 범주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 원문 그대로의 해석을 강조

하는 단일 행정부 논자 중에는 트럼프를 ‘별종’이라고 부르면서 단일 행

정부 이론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5 그러나 행정권은 입법권, 

사법권과 관계를 맺는 헌정적 권한이므로, 행정권에 대한 특정 해석으

로서 단일 행정부 이론은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한 견해까지 포함했다

고 봐야 한다. 또한 행정권의 확장은 20세기 미국 헌정이 보인 전반적인 

경향이다. (단일 행정부 이론이 헌법 원문을 강조하는 게 20세기의 경향에 맞서 

건국 초기 헌정으로 회귀하자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

향을 급속도로 진전시킬 동력과 명분을 인민주의를 통해 확보했을 뿐

이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두 유령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국가가 복잡한 구조를 발달시키는 과정은 

미국 대통령제 민주정의 궤적과 평행했다. 하지만 두 경로는 1970년대 

이후 분기했다.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이

름으로 심층을 공격하는 데 이르렀다. 이 구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5	 Steven G. Calabresi, ‘A Shining City on a Hall’: The Unitary Executive and the Deep 

State, Balkinization, July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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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됐다. 바이든은 국가 심층과 화해하면서도 행정권을 일방적으로 

활용해 트럼프의 유산을 지워야 한다는 딜레마에 발목 잡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남발해야 했고, 지지층

으로부터는 더 직접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받았다(『두 유령』, 302-315쪽).

저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불

량 관료’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스케줄 F’의 부활, 독립위원회와 독립

기관을 종속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 의회가 지닌 세출 권한에 대한 도

전, 즉 연방 지출에 대한 통제권 확보였다.6 2025년을 평가해보면,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은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2기 행정부는 단일 행

정부를 진전시키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권에 공공

연하게 도전했다. 1기 행정부에서도 극단적인 정당 갈등과 대법원 보수

화가 문제였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와 함께 시작한 2기 행정부는 

짧은 기간에 사태를 더욱 진전시켰다. 3장에서는 대표 사례를 선별해 

쟁점을 정리한다.

첫째, 2기 행정부는 단일 행정부 경향을 강화했다. 급조된 정부효

율부는 연방 정부 시스템에 초법적으로 접근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행정 영역을 무력화하고자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량으

로 감원했다.

둘째, 독립기관과 독립위원회에 대한 공격도 심화됐다. 연방준비은

행은 가장 핵심적인 사례다.

셋째, 의회는 존중받지 못했다. 행정부가 예산, 지출 권한과 조세 

6	 John A. Dearborn, Desmond King and Stephen Skowronek, How a once-fringe 

theory of presidential power is upending American government: Now the Supreme 

Court is all that stands in the way of a “unitary executive.” Salon, Feburary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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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깊숙이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투입될 자금을 불법으로 동결했고, 의회의 조세 권한을 침해할 소지를 

무시하고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했다. 소위 ‘관세 외교’가 목적이었

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의회가 입법권을 수호하려는 모습이 잘 나타

나지 않는다.

넷째, 사법부와 대결도 격화됐다. 행정부는 급진적인 행정 조치에 

내려진 무수한 금지명령이 그 자체로 행정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

원에 소송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전국적인 효력을 지니는 금지명령을 

무효화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대승리’를 가져다주었다.

1) 단일 행정부를 완성시키기

(1) 정부효율부(DOGE)와 정보 중앙집중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단일 행정부를 완성하려는 노력은 정보 통

제 시도에서 드러난다. 행정명령 14158호는 미국디지털서비스(USDS)를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S. DOGE Service)로 재편하여 “모든 비(非)기밀 

기관 기록,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IT 시스템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한 접

근 권한”을 부여했다.7 정부효율부는 정부의 정보를 종합하여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장담했다. 기존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던 장벽을 위협하

는 조치가 잇달아 실행됐고, 반발도 터져 나왔다.

7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14158—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The White House, January 20, 

2025;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The White House, January 20, 2025;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st Efficiency Initiative,” The White House, 

February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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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효율부는 납세자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했으며, 연방정부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시

도했다. 이는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접속 권한을 지니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권한을 활용하여 연방 보조금 지원을 

실제로 중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가처분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둘째,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사회보장

국 국장 직무대행이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교체됐

다. 하지만 결국 사회보장국의 시스템에 대한 정부효율부의 접근은 일

부 차단됐다. 셋째, 교육부와 인사관리처가 정부효율부에 정보를 공유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이 발부됐다. 넷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 노

동조합회의(AFL-CIO)는 노동부 시스템에 정부효율부가 접근하지 못하게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6월과 8월, 사회보장국 시스템과 연방 인사, 교육, 납세자 정보

에 대한 정부효율부의 접근을 유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정부효율부는 상당한 접근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 

운영 인가는 2026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2) 대규모 인원 감축 시도

정부효율부를 초법적 정보 통제 기관으로 만드는 시도는 기존 행정

부 부서와 각종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

무원 신분 보호를 해제하고,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행했다.

1883년 펜들턴 개혁 후, 미국 일반 공무원은 시험 결과에 따라 임

명되고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됐다. 집권 정당에 따라 공무원을 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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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엽관제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관료제를 형성하려는 개혁

이었다. 이후 시험제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점차 확장하면서 대

통령의 자의적인 해임권 행사는 더욱 제약됐다.8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10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F’를 시행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공무원 보호 

제도를 크게 무력화했다.9 스케줄 F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의 해고가 가능한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조치

였다. 스케줄 F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즉시 철회됐다.

트럼프는 2024년 선거운동 내내 1기 행정부에 방해공작을 가한 딥 

스테이트 요원을 비난했다. 따라서 당선 후 정부효율부(DOGE)를 창설

하고 최대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삼은 일은 명칭과 인선이 

놀라울 뿐, 사실 목적은 새롭지 않다. ‘불량 관료’를 제거해야 민주주의

를 강화할 수 있다는 단일 행정부 명제는 30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호

언장담으로 되돌아왔다. 1기 행정부에서 스케줄 F를 설계했던 제임스 

셔크가 백악관에 복귀하고 스케줄 F도 부활했다.

셔크는 딥 스테이트에 맞서는 단일 행정부라는 명제를 일관되게 유

지했다. 그 소신은 2022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에도 드러났

다. 셔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으

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 견해 때문에 정보를 숨기고 업

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부 조치를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볼 

8	 Steph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9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13957—Creating Schedule F in the Excepted 

Service,” The White House, Octobe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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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20만 연방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

원의 수가 4천 명에 불과한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누구도 경력

직 공무원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선출된 공직자의 정책을 

자신들의 정책으로 대체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2025년 1월 20일은 이런 인식이 부

활한 날이었다. 이날 그가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에게 행정부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연방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연방 공무원 관리 권한이 포함

된다”는 단일 행정부 주장으로 시작했다. 이 명령은 현재 공무원 집단

이 설명 책임을 심각하게 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권한

은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며, [이들은]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행정

부에서 유일하게 미국 국민에게 직접 선출되어 설명 책임을 지는 대통

령에게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력직 연방 공무원

들이 행정부 지도부의 정책과 지시에 저항하고 훼방 놓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다.10 ‘스케줄 F’는 명칭은 ‘스

케줄 정책/경력’(Schedule policy/carrier)으로 변경됐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같은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선포된 공무원 신분 보호 행

정명령도 철폐됐다. 이후 2기 행정부는 막대한 감원을 진행했다. 첫째, 

유예 사직과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7월 31일까지 15만 4천 명이 근무 

면제됐다. (9월 30일까지 근무 면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약속한 후 해고하는 프

10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14171—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

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The White House, January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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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었다.) 둘째, 임시직 직원을 해고했다. 해고 대상과 범위는 기존 

성과와 무관했다. 셋째, 관리예산실과 인사관리처는 각 기관에 인력 감

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11 이 조치는 법원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

릴 때까지 지속됐다. 넷째, 여러 부처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해지했다. 3월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관련 기관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할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부는 7월 법원 금지명령이 만료된 후 8월

까지 최소 5개 기관에서 단체협약을 취소했다.

2025년 10월에 시작된 정부 폐쇄 중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딥 

스테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는 정부 폐쇄를 기

회로 대규모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이어, 그 대상은 ‘민주당’ 기

관이라고 약속함으로써 당파성도 유감없이 드러냈다.

2026년 1월 기준, 3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연방 정부를 떠난 것으

로 추정된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잠재적으로 대통령을 방해하는 연

방정부를 축소하는 조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행하는 강력한 대통령

이라는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단일 행정부주의자에게 필요한 도구

는 현재 미국 관료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바라는 도구는 정부

효율부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를 운영할 때 필요한, 분산되고 보호받는 

정보를 중앙집중화함으로써 단일 행정부를 향한 꿈은 다음 단계로 나

아갔다.

1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Memorandum: Guidance on Agency RIF and Reorganization Plans Requested by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February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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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한 공격

“고집 센 바보 제롬 ‘너무 늦은’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회가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

가 해야 한다고 아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 

- 2025년 7월 트럼프 소셜 미디어 메시지 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보에 초법적으로 접근하고, 인원 

감축으로 기존 행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전부터 눈

엣가시였던 독립기관과 독립위원회를 대통령이 통제하려는 시도도 더

욱 강화됐다. 2025년 2월 18일 행정명령 14215호는 연방소비자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금융거래위원회를 행정권 관할로 포함하고 예산, 정책 

결정, 규제 승인 권한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확대했다.12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의 통화정책 기능은 이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인정됐지만, 그

런 예외 취급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의회가 독립성을 보장한 독립이사회와 독립위원회는 미국 법인 자

본주의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국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법인 

기업과 전문가 등 사회세력이 국가를 활용해 경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인 자유주의 구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장치들이기 때문이

다. 중앙은행인 연준 역시 “방법에서는 과학적이고 통제에서는 민주적

12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14215—Ensuring Accountability for All Agencies,” 

February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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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13는 요구 하에, 지역 은행 연합 형태로 발족했다.

연준은 분권적인 구조 탓에 1930년대 대불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보완하는 1935년 은행법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대시키진 않았다. 이 법은 연준 이사회에서 재무장관과 통

화감사원장을 배제하고, 연준 건물도 재무부와 떨어진 국회의사당 근

처로 이전했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연준의 목표와 구조, 

권한을 규정하는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다. 연준은 정책적 독립성을 보

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갖췄다. 이사진은 연임이 가능하고, 대통령과 견

해차로 해임되지 않으며, 연방준비은행들의 장을 정부가 지명하지 않

고, 운영비를 자체 발행 증권 수익으로 감당한다.14

트럼프는 자신이 연준 이사나 의장보다 이자율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년 7월,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

책 여파를 분석하며 금리 유지 방침을 밝혔을 때, 트럼프는 연준 의장

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사회가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더 직접적인 개입은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로 드러

났다. 2021년 모기지 사기 혐의를 근거로 쿡을 해임할 수 있다는 행정

부의 주장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연준 이사

에 대한 해임권을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트럼프는 연준 이사 공석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

븐 미런을 임명했다. 미런은 연준이 더 ‘민주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13	 Jonathan R. T. Hughes, The Governmental Habit Redux: Economic Controls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23.

14	 벤 버냉키.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상상스퀘어. 2023, 2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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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미런이 제시한 중앙은행의 단일 행정부 판본은 연준 이사가 

보장받는 14년 임기를 단축하고, 12개 지역준비은행 이사회를 주지사가 

관할하며, 연준 예산을 의회가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원은 미런의 연준 이사 임명을 찬성 48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

켰다.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다. 미런은 연준 이

사로 취임한 후에도 경제자문위원장직을 무급휴직 상태로 유지했다. 백

악관에 재직하며 동시에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상 첫 사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10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

했다. 연준은 이 기간에 트럼프의 공격에 최대한 맞대응하지 않는 방

침을 유지했다. 쿡 사건이나 트럼프의 압력에 대한 논평을 삼가고, 기

후 및 다양성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했으며, 외부 채용을 동결했다. 트

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직원 10% 감원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가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얼마나 유효할지는 아직 미지수

다. 트럼프에게는 독립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다음 연

준 의장으로 캐빈 워시를 지명했다. 워시는 연준 리더십이 붕괴한 것을 

비판하며, 연준이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전략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고 주장한 인물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행정부 재조직법 초안에서 독립 기관

을 행정부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관철할 수 없었다. 

만약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한 후 연방준비제도에 더 깊이 개

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행정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한 발짝 더 다

가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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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부의 침묵

트럼프 행정부는 단일 행정부를 주장하지만, 활동 범위는 행정부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2기 행정부는 입법권과 사법권의 범위를 재해석

해 행정권을 크게 확장하려 했다. 예를 들어 정부효율부가 겨냥한 기관 

중에는 의회 산하 기관이나 의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기관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효율부의 예산 동결과 인원 감축 시도

는 의회의 제지를 잘 받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 스티븐 미런에 대한 상

원 인준에서도 완전히 당파적인 표결이 이뤄졌다. 의회가 제도로서 지

니는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는 늘 변화했다. 하지만 정당 간 갈등

이 격화된 상황에서 입법권을 약화시키는 일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

통령 선거 승리를 향한 더 극단적인 당파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위

험하다. 입법권을 침해당해도 정당의 이익이 최우선 순위에 놓인다. 예

를 들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입법권 침해 혐의

는 부정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자는 대통령의 주장에는 동조하

지 않았다. 민주당 우위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삼권 분립을 정상화한다고 주장

한다.15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이름으로 정당 간 경쟁을 마

비시키는 중이다. 행정부가 자신을 지지한 ‘진짜 미국인’의 요구를 신속

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크게 낼 때, 공화당 우위 의회는 

입법권 침해를 걱정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15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ins in Independent 

Agencies to Restore a Government that Answers to the American People,” February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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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많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논쟁하는 장은 의회가 

아니게 됐다. 고도로 당파화된 미국 정치는 단일 행정부에 매우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다. 

(1) 예산, 세출 권한

1974년, 의회예산동결통제법은 1921년 예산회계법을 통해 대통령이 

맡게 된 예산과 회계 권한을 의회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으로 의회예산처(CBO)가 설립되며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을 거

치지 않고도 예산 심의와 검토가 가능해졌다. 대통령이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동결(impoundment)하는 행태는 법

의 이름에도 포함된 중요한 문제였다.16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출 동결

에 경종을 울린 기관도 의회 산하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었다. 하지

만 이 경고는 실질적인 반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해 트럼프 행정부

가 2025년 예산을 불법으로 동결했다고 경고했다. 주요 대상은 국립

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행정명령으로 폐지대상이 된) 소수기업진흥청

(MBDA)과 박물관도서관서비스원(IMLS), 대외 원조 프로그램 등이었다. 

대통령이 3월에 직접 서명한 예산안 중 260억 달러 가량이 지출되지 않

았다. 게다가 이 수치는 9월 30일 시한이 만료되는 예산만 계산한 결과

였다. 그 외의 불법 중단, 지연, 취소 시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동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와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실장은 의회가 설정한 

16	 John A. Dearborn, Power Shifts: Congress and Presidential Represen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 ch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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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는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니며, 대통령은 의원들이 지시한 

금액만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지출은 대통령 소관이라

는 논리였다. 또한 백악관과 공화당은 회계감사원 업무를 무시하고 기

관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보트는 회계감사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 예산 협상에서 회계감사원 예산

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했고, 회계감사원이 의회를 대신해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했다.17

회계감사원의 에다 에마누엘리 페레즈 법률고문은 “(의회예산동결통

제법에서) 회계감사원의 역할은 자금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결정

을 내리며, 의회가 배정한 자금의 투입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의회를 지

원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경우 회계감사원은 의회와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고 의회예산동결통제법이 요구하는 25일간의 공

식 통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상응하는 의회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2025년 12월 29일로 회계감사원장 도다로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15

년 임기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원장은 양원과 양당이 모두 참여하는 추

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받는 직위다. 후보 

명단과 대통령 지명에 따라 백악관이 위협한 기관의 운명이 정해질 것

으로 보인다.

17	 회계감사원은 의회와 협력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지

난 8월 연방 항소법원은 지출법 위반에 대한 소송 자격이 회계감사원에만 있다고 판결하며 

다양한 단체들의 소송 자격을 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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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권한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만우절을 하루 지나 '해방의 날' 

(Liberation day)을 선언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

하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4월 5일부터 대다수 수입품

에 기본 상호관세 10%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경제적 독립 선

언’이라고 표현했다.18 또한 같은 달에는 자동차에, 5월에는 차 부품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했다. 6월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인

상됐다. 8월부터는 한국, 유럽연합, 일본에 관세 15%를 더 매기는 조치

를 취했다.

관세 논란은 미묘한 쟁점을 포함한다. 수입관세와 무역 규제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20세기 들어 대외무역은 외교의 일부로, 즉 국

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1934년 상호무역

협정법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상원 동의를 받지 않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허용했다. 근거는 대통령이 전국적인 시야를 지니

고 국익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워터게이트 이후 그러

한 전제가 크게 의심받았을 때도 대외무역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크

게 의심받지 않았다. 무역은 외교의 도구였다. 이런 인식에 따라 1974년 

무역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무역협정 체결 절차에 

양원 동의를 추가했지만, 대외무역에서 대통령은 중심적인 지위를 유지

했다.19

18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pril 2, 2025.

19	 Dearborn, Power Shifts, chaps.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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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에 대해 중소기업들과 일부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29일, 7대 4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

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행정

부가 항소하며 관세 문제가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11월 5일에

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이 진행됐다. 행정부는 관세 환불 소송에 대처

하려는 목적으로 관세 납부 절차의 마감을 추진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

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과 통상법 등을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에 근거한 10% 추가 

관세를 시작으로, 이전과 같은 세율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다. 중간 

선거가 걸려 있는 공화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과세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 전쟁과 외교 권한

 해외 군사 행동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쟁점에 속한다. 외교

와 안보는 국가 원수가 책임지는 영역이지만,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개시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1973년 전쟁권한법은 이 권한을 복구하려는 시도였지만, 잘 존

중받지 못했다.2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마크 워너 상원의원을 정보기관 감독직에서 

20	 후루야 준. 『글로벌 시대의 미국: 냉전시대부터 21세기까지』. 한울. 2024,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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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

고, 로스엔젤레스에 지역 동의 없이 병력을 파견하면서 입법권을 크게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6년에는 군사 작전을 펼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을 사로잡아 미국으로 이송했다. 여기에 대한 양당의 반응은 판이했다.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침공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군사작전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옹호하면서 의회 권한 관련 쟁

점은 희석됐다.

4) “법원에 ‘엿이나 먹어라’라고 말해보면 어떤가?”: 전국적 금지명령 논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사법적인 선례를 남겼

거나 남길 예정이다. 판례가 새로운 법으로 작동하며 분열한 사법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트럼프 성추문 사건 변호사였던 에밀 보브는 사법부의 난국을 보

여주는 사례다. 보브는 법무부 차관보 시절 “법원에 ‘엿이나 먹어라’(F*** 

you)라고 말해보면 어떤가?”라고 발언했다는 내부고발을 당했지만, 공

화당의 지지를 받아 무사히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되었다.

‘엿이나 먹어라’는 표현은 거칠지만 사법부를 대하는 트럼프 2기 행

정부의 태도를 잘 설명한다. 이제 행정부는 법원 판단을 거부하려는 모

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금지명령(Injunction)에 극심한 적

대감을 보여 왔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025년 6월 25일, 법무부는 연방 이민 단속 조치에 금지명령을 자

동으로 발부하는 ‘상설 명령’을 시행한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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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다. “불법적인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이유였다. 법

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패멀라 본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

정권은 취임 첫날부터 그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끝없는 금지명령 공세로 

인해 약화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의

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출했다. 즉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 남용 패턴

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같은 보도 자

료에서, 법무부는 지방법원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1900년부

터 2000년까지 100년보다 더 많은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 자

체가 불법적인 사법권 남용의 사례라고 주장했다.21

이틀 뒤인 6월 27일,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전국 규모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게 제한했다. 출생지 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금지명령

이 전국적 효력을 가지면 안 되고, 특정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판

결이었다. 민주당 지명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내어 이 판결이 행정

부의 “꼼수”라고 비난하며 동료 대법관들이 “부끄럽게도” 이에 동조했다

고 규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늘은 출생지 시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총기를 압수하

거나 특정 종교 신자의 예배 모임을 금지하려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발

언했다.

백악관은 ‘대승리’를 선언했다. “더 이상 불량하고 활동가처럼 행동

하는 판사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에 명령할 수 없

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치, 그리고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압도적

21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Justice Department Files Complaint Against 

the District Court of Maryland for Ordering Automatic Injunctions on Federal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June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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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승리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백악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

무장관이 기뻐하는 목소리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역사적인 (국민의) 위임(mandate)으로 당선

되었지만, 최근 몇 달간 극소수의 급진 좌파 판사가 대통령에게 부

여된 정당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시도하며, 미국 국민이 사

상 최대의 투표율로 선택한 정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법무장관: “미국인은 마침내 자신이 투표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

니다. 더 이상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불량 

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는 없습니다.”22

단일 행정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사들이 곧바로 전국

적 효력을 가지는 다른 수단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집단 소송에 있어서 전국적인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원은 여전히 연방 기관의 법 위반 행위를 무효

화할 권한을 지닌다.

4. 결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최고 행

정관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권한을 확대해석했다. 그는 행정부에 소속

22	 The White House, “‘A BIG WIN’: Supreme Court Ends Excessive Nationwide 

Injunctions,” June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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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기관과 공무원이 자신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일사불란하게 실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주

의자였다. 동시에 그는 반대 집단을 ‘딥 스테이트’로 비난함으로써 단일 

행정부 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혁신가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일 행정부와 딥 스테이트의 대결 구도를 더

욱 확장했다. 정부효율부는 행정 영역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하

려는 시도였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삼권 분립을 정상화했다고 공언했

지만, 실제로는 의회 내 정당 간 투쟁이 극단화되고 사법부가 분열한 상

황을 활용해 행정권을 비대하게 만드는 중이다. 

사회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1세기 미국 행정부는 법인 자

본주의의 위기를 암시한다. 미국 대통령직은 부상하는 법인 자본주의

에 맞춰 현대화됐다. 미국 경제가 금융화하는 시기에는 단일 행정부 이

론이 등장하여 대통령직의 변화를 추동했다. 공화당이 분열하거나 다

른 이유가 생겨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하더라도, 그 경향은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 즉 대통령이 단일 행정부를 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권

력 분립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유혹이 지속될 것이다. 용어를 패러

디해보면, 이런 유혹에 (단일 행정부 이론에 대한) ‘트럼프 추론’이나 ‘단일 

정부(=통치) 추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다.

현재 한국 민주정의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심

층이 제기하는 문제에는 두 가지 대답이 존재했다. 트럼프는 미국 국가

가 발달시킨 심층을 거부하며 대통령이 모든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트럼프는 국가 심층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을 

통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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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작동을 마비시키고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

면서 미국 헌정의 기틀을 무너트리고 있다. 이는 미국 국민 전체의 이익

이 될 수 없다. 그가 봉사한다는 ‘진짜 국민’은 권력을 집중하려는 변명

일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새 한국 행정부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

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정치적 갈등에서 드러나듯, 헌정 질서

를 회복하려면 선출되지 않는 복잡하고 거대한 정부 구조를 통제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다. 검찰청 폐지와 법원행정처 개혁, 내란 연루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기소와 처벌, 장차관 공공기관장에 대한 국민추

천제 등 여러 개혁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이라도, 권한 체계를 대통령과 다

수당에 더 잘 응답하게 조정하는 일은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킬 위험

을 내포한다. 나아가 이런 조정이 판돈을 키워 정치 경쟁이 극단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를 막아선 ‘딥 스테이트’가 보여주었듯, 민주적 통제가 꼭 정

치적 대표의 직접적인 통제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국가 심층을 옹호

하는 이들의 답은 트럼프가 내놓은 답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자체가 그들의 약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갈등의 구조

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갈등도 권력 경쟁이나 과오의 청산이라

는 관점으로 환원할 수 없다. 한국 국가 심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

요하다. ●


